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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찰긴급행동 성명

“국정원, 국민들을 속이고 

휴대전화를 도·감청해 왔는가!”

- 국회 정보위원회는 즉각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야

- 감청설비를 의무화한 서상기·박민식안 폐기되어야

충격적이다. 최근 폭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5163 부대가 최소 2012년부터 이탈리아 ‘해킹팀’ 

인터넷 감시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운용한 것이 확인되었다. 5163 부대는 국가정보원의 위장 명칭

으로 알려져 있기에 이는 곧 국정원이 이 감시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운용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

다. 더불어 이들이 구입한 것으로 드러난 RCS(Remote Control System)라는 감시프로그램은 대

상을 해킹하는 수법으로 데스크톱과 모바일 기기를 모두 감시할 수 있고, 지메일, 페이스북은 물론

SNS의 통신 내용까지 감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별히 국정원은 휴대전화에서 음성대

화 모니터링 기능을 요구했고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와 있다.

소요된 것으로 추정된 예산은 8억 원이 넘는 규모다. 이 감시프로그램의 운용 부서는 2차장 산하 

국내정치파트로 추정되며 올해인 2015년 7월 1일자의 이메일이 작성된 것을 보아 국정원은 지금

도 이 감시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3년 7월 17일 '고객' 국정원의 문의메일

에 포함된 캡쳐화면에 따르면 데스크톱과 모바일을 포함하여 최소 17개 목표물을 실제로 감시하

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국정원이 목표로 삼은 PC나 휴대전화 음성 통화나 SNS에 대한 도·감청

이 가능한 상태였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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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사실이라면 2005년에 이어 국정원의 거짓말이 다시한번 드러난 것이다. 1999년 9월 22일

법무부·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국가정보원 공동명의로 중앙일간지 1면에 일제히 "휴대폰은 감청

이 안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내보냈다. 그러나 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 당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이 때 국정원은 96년 1월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감청장비 4세트와 98년 5월 자체 개발한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로 휴대폰 도·감청을 하고 있었다. 이번에도 국정원이 겉으로는 휴대전화

감청을 못한다고 국민을 속이면서 사실은 은밀히 휴대전화와 SNS를 도·감청해 온 것은 아닌가!

물론 법에서 휴대전화 감청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나라 정보기관은 국민들을 속

여가며, 때로는 법원의 영장도 없이 휴대전화를 도·감청했었다. 그것이 정보기관의 감청 오남용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자초하였고, 그로 인해 휴대전화 감청이 중단된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국정원은 휴대전화 감청이 불가능해 애로사항이 많다며 통신사업자에 자신들을 위해 휴대전화 감

청설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해 왔다. 만약 국정원이 실제로는 휴대전화와 SNS

에 대해 도·감청하면서 감청설비 의무화를 추진해 왔다면 이 얼마나 교활한 행태인가!

국정원이 그간 휴대전화를 얼마나 어떻게 도·감청해 왔는지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해 정확한 실태

가 파악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이 도·감청이 법원의 영장 등 합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는지도 

확인되어야 한다. 더불어 감청설비 구비를 의무화한 서상기·박민식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마땅하

다. 이들 법안은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이 휴대전화와 SNS에 대한 감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

제로 통신사에 이들을 위한 감청설비를 의무화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되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정원이 이 감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불법적인 '해킹' 기법을 사용하였는지가 명확

히 밝혀져야 한다. 해킹 기법은 대상자의 PC나 스마트폰에 담긴 정보를 사실상 제한없이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장비들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도 있다. 이는 국민들이 알고 있지도, 동의한 바도 

없는 수사 기법이다. 현행 법률에서 아무런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만약 불법 행

위가 확인되면 관련자들에 대해 즉각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해괴한 해킹 수사기법은 결코 정당화 

되어서는 안 된다.

국정원은 휴대전화 도·감청 여부를 국민 앞에 즉각 투명하게 밝히라!

불법 해킹 수사가 사실일 경우 즉각 중단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감청설비 의무화법안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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